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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최 배경 및 목적 

   개최 배경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한국 법제에 대한 아시아 각 국의 

지속적인 관심 증대

   -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법제 교류의 장 

마련

   개최 목적

   - 일반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협력 분야 구체화 

   - 법제관련 기관 간의 실질적 협업을 통한 법제 한류 확산

Ⅱ 행사 개요

 ■ 행 사 명

   국  문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영  문 :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ALES)

 ■ 일시/장소 : 2014. 10. 29.(수),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 

 ■ 공동 주최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주    제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 주요 의제 

   ①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②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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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인원 :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연구자‧실무자 및 참관인 등 170 여명

   국내 참가자 :

국회, 중앙행정기관, 경제단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주요 로펌, 외국 법제

기관 업무 담당자, 주한 아시아국가 대사관 관계자, 아시아법연구소, 국민법제관 등 

150 여명

    ＊주요인사 : 권오승 서울대 교수,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등

   외국 참가자 : 8개국 총 16명

대사급 참가자(4명)

Suth Dina 주한 캄보디아 대사,

Elda Maria Santos 주한 동티모르 대리대사,

Bakhtiyor Ibragi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

Asset Issenali 주한 카자흐스탄 부대사

주한 외국대사관 및 

관계인(8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외국 연사(4명)

Davron Ahmatov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국장,

Miras Daulenov 카자흐인문법률대학 국제법학장,

Elyor B. Rakhmanov 우즈벡ICT위원회 국장,

Zhanna Abdilmanova 카자흐 법무부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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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개회식
개회사(법제처장), 환영사(한국법제연구원장), 축사(주한 카자흐스탄 부대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

기조연설

∙“유라시아 시대와 대한민국 법제의 소통”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유라시아 국가 법제개관 및 관심 협력분야”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제1세션

∙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① 한국 전자정부제도의 법적 체계

②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관련 법률 발전 현황

제2세션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②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 구성

   개회식과 기조연설 및 세션별 주제발표·토론(2개 세션)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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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세부 운영 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20 20′

◦ 법제처장 개회사 

◦ 공동 주최 기관장(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 주한 카자흐스탄 부대사 축사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 축사

기조

연설

14:20∼14:35 15′
기조연설 1. 유라시아 시대와 대한민국 법제의 소통

  연사 : 김경섭 부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14:35∼14:50 15′
기조연설 2. 유라시아 법제개관 및 관심분야 소개 

  연사 : 이성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세, 前 국민대 교수)

14:50∼15:00 10′ 휴       식 

제1세션 15:00∼16:20 80′

•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사회자 : 손희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발  제 : 1. 한국전자정부제도의 법적 체계

           (안전행정부, 김민형 서기관)

         2.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관련 법률 발전 현황  

 (우즈벡 입법조사연구소, Davron Ahmatov) 

지정토론

  -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 김대옥 부장(LG CNS 해외사업개발팀)

  - Elyor B. Rakhmanov(우즈벡 ICT 위원회) 

16:20∼16:30 1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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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내       용 

제2세션 16:30∼17:50 80′

•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사회자 : 이강섭 국장(법제처)

발  제 : 1.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 

        2.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법

           (카자흐 인문법률대학, Miras Daulenov 국제법학장)

지정토론

  - 손  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 이금우 차장(SK C&C)

  - Zhanna Abdilmanova 전문관(카자흐스탄 법무부) 

만찬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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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사 주요내용 

1. 개회식

 ■ (개회사) 제정부 법제처장

     “성장과 도약을 위한 법제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법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협력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음”

 ■ (기조연설1) 김경섭 정보화진흥원 부원장

   - 주제 : 유라시아 시대와 대한민국 법제의 소통

     “앞으로 유럽이나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확산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ICT 법제 분야의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는 각 국의 

현재적 필요는 물론, 보다 큰 전망을 토대로 그 추진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기조연설2)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주제 : 유라시아 국가 법제개관 및 관심 협력분야

“오랜 기간 서로 교류 ․ 협력해왔던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이 정보

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제분야에 있어 서로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바람직함.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법제분야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관계 법령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교류협력관계에 있는 

당사자 국가들의 IT법제 전문가 모두의 참여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제2회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가 가지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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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션별 주제 발표 및 토론

 슬로건: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
“Asia shares legislative experience" 

 ■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등 총 2개 세션으로 진행

   ❚제1세션❚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① 한국 전자정부제도의 법적 체계

    ②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관련 법률 발전 현황

   ❚제2세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②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 민 ‧ 관 ‧ 학계 총 12명의 국내‧외 연사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연구기관과 안전행정부(전자정부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등 행정기관, 행정시스템 구축 기업 등 관련 분야별 민 ․ 관 공동 참여

   특히, 현지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위 공무원들이 발제자 ․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자국의 IT 법제 현황 및 쟁점 등을 직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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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식

1. 개회식 개요

   일  시 : 2014. 10. 29. 14:00∼14:20

   장  소 : 본회의장(에메랄드홀)

   사회자 : 조지은 사무관

   언  어 : 한국어(통역부스 한-러-영)

2. 개회식 주요 내용

 ■ 개회사 : 제정부 법제처장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림.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적 발전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오늘 제2회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루가 다르게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협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려 함.

▸법제도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법제’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 위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

▸성장과 도약을 위한 법제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

스탄은 서로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유라시아 국가들은 ‘법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협력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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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영사 :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지금 한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및 우즈

베키스탄과의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IT 산업과 IT 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전문가회의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간에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함.

▸2013년에 이은 이번 전문가회의(ALES)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법제 전문가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의 기반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발한 법제 정보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져서 

각국의 법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함.

 ■ 축사 : 아셋 이세날리 카자흐스탄 부대사

▸여러 국가 전문가들이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이 훌륭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본 행사 주최 측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대표하여 감사드림.

▸전자 상거래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 업체와 협력하는 국제무대에서도 무역 경제 협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나 현행 법적기반 및 입법개발 체계는 인터넷 서비스의 빠른 확산 속도에 비해 전반적

으로 매우 뒤처져 있음.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으로 강화시켜 가고 

있음. 긴밀하고 다각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여러 분야들과 더불어 전자 상거래 분야에도 양국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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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

▸오늘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신 대한민국 법제처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함.

▸법제처는 제정부 법제처장님의 지휘 아래 한 해 동안 다른 국가와의 협력 수준을 크게 높였으며, 

효율적인 법적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 법제처가 경험한 바를 전 분야에 걸쳐 공유해 왔음. 

▸작년에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는 수준 높고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법제처가 가진 큰 잠재력을 볼 수 있었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확고한 법적 기반으로 민주 국가를 건설한 한국의 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본 행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법적 기반 구축에 관한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동료 여러분의 경험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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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조연설

1. 개 요

   주제 및 기조연설자

기조연설1
유라시아 시대와 대한민국 법제의 소통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기조연설2
유라시아 국가 법제개관 및 관심 협력분야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시간 : 14:20∼14:50 (30’) 

   장소 : 본회의장 (에메랄드홀)

 

2. 기조연설1 (요약)

Ⅰ. 머리말

   ∙ 그 동안 세계 각국은 ICT가 단지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감했고, 이러한 ICT의 힘은 세계 각국의 법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음.

Ⅱ.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법제 소통과 협력

  1. ICT를 통한 정부서비스의 혁신

    ∙ 초기 전자정부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점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외적인 

민주성, 정부의 투명성과 행정 활동의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함.

  2.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는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와 ICT 신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발맞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 

왔음. 2013년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라는 정부3.0의 구현과 

함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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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자정부법제의 발전 및 국제교류 

    ∙ 지금까지의 정보화 입법이 국가단위에서 전반의 정보화 발전을 이루어온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고도화된 정보화 성과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균형을 평가하고 지역별, 국가상호간 그리고 각 분야별 

정보화 추진 과제 등을 발굴하여 유라시아를 비롯한 지역적 단위의 전반적 정보화의 긍정적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

Ⅲ.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

  1.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계약법제의 발전

    ∙ 과거 계약법의 체계는 대화자간에 대면상태에서의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발전은 대금의 결제와 같은 금융체계의 혁신을 가져왔음. 

    ∙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입법적 노력이 있었음.

  2.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계약법제의 국제적 융합

    ∙ 국제 무역·운송의 증가는 국제적인 통일적인 규범의 도입을 가져왔으며, 특히 1996년의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결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통일성 있는 

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되었음.

  3.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경제발전 방향

    ∙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역할은 무궁무진할 것이며 이에 다른 유라시아 시민들의 

거래와 교류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

Ⅳ. 디지털 실크로드

  1.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의 ICT 협력방안

    ∙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유라시아 상호 번영”이라는 비전에 따라 구축된 세계에서 가장 광범

위한 R&E망인 TEIN망(트랜스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앞으로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의 

유라시아의 공동발전과 번영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2. 디지털 실크로드 구현을 위한 유라시아 법제 협력 방안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의 구현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국제협력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또한 기술협력과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적인 협력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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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법제소통과 ICT의 역할(결어)

   ICT 법제에 있어서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 강화는 각 국의 현재적 필요는 물론, 보다 큰 전망을 

토대로 그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럽, 아시아의 모든 국가의 협력 확대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인 교류와 협력, 연구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기조연설2 (요약)

Ⅰ. 머리말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새로이 체제전환을 한 국가들로서 국가개발을 신속

하게 이루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립하기를 희망하는 유라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

스탄과의 법제교류협력의 방향과 대상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개관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가지고 있음.

   - 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부분 러시아 법제도의 변천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Ⅲ. 유라시아 법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점

  1.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

    ∙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장에 기여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과 공존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제 교류 협력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대상국의 특수성 고려

    ∙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 소개와 지식전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장점에 대하여는 한국이 배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력을 

제공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법제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함.

  3. 법제교류협력의 대상법제

    ∙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있어서는 서구 여러 나라에 뒤처졌지만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최선진국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IT 법제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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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라시아와의 법제교류협력 대상으로서의 IT 법제 

  1. 정보사회와 IT 법제 

    ∙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다른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

하게 되어 IT 법제라고 칭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만들어지게 됨.

  2.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화와 법제

    ∙ 정보화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유통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결제법 등이 이미 제정되어 어느 

정도는 정비되어 있음.

    ∙ 다만, 전자 서비스의 핵심법인 전자정부법의 부재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후에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정비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3. 카자흐스탄의 정보화와 IT 법제 

    ∙ 카자흐스탄의 IT 법제도는 비교적 잘 발전하여 기본법인 정보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통신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서명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아직 통신과 융합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보호나 공개에 관한 법률은 다소 미흡하다고 알려짐. 

  4. 유라시아 국가와 IT 법제 교류협력의 구체적 방향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전자정부법이 부재한 상황인데, 한국식 전자정부 모델의 도입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가 진행되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분야가 법제

교류협력대상으로 바람직함. 예를 들어 시장경제의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분야인 소비자보호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Ⅴ. 맺음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여 왔던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제분야에 있어 서로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바람직함. 오늘 회의가 참가국들의 정보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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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1세션

1. 개 요

   주제 :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시간 : 15:00∼16:20(80‘)

   장소 : 본회의장(에메랄드홀)

   사회 : 손희두 행정법제연구실장(한국법제연구원)

   발제 및 토론자

발    제
∙ 김민형 서기관(안전행정부)

∙ Davron Ahmatov 국장(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지정토론

∙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 김대옥 부장(LG CNS)

∙ Elyor B. Rakhmanov 국장(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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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가.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김민형 서기관(안전행정부)

Ⅰ. 머리말

   전자정부 추진관련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돈독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법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함.

Ⅱ. 한국의 정보화 법제 현황 개관

   한국의 정보화 법체계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크게 행정정보화, 민간분야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 발전의 네 가지 분야로 정보화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음.

Ⅲ. 전자정부법 및 기타 관련 법

  1. 주요 법률

   가. ｢전자정부법｣
행정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로서 

행정 업무 및 행정 절차의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과 국민권익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나.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기관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범국가적

으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함.

   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의무를 

부여하며,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2. 기타 법률

    전자정부법제의 또 다른 한 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임.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통신비밀의 침해 등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

비밀 보호법｣,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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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 전자정부 법제의 특징

    ｢전자정부법｣에서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련된 법률들을 그 기준에 맞춰 개정

하는 것이 한국 전자정부 법제의 특징임. 이 방식은 새로운 정보화 분야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 그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2. 시사점

    전자정부의 성공을 위한 요소로는 강력한 리더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정부조직의 

개편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전자정부를 성공으로 이끌기가 

매우 어려움.

Ⅴ. 맺음말

   이번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함.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번영과 전자정부의 발전을 기원함.

주제발표 2  Davron Ahmatov 국장(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Ⅰ. 전자정부시스템 근거법규

  1. 헌법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의 헌법적 근거는 모든 국민이 정보를 검색하고 입수하고 

전파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29조 및 국민의 문서 등 자료열람권을 보장하는 제30조임. 

  2. 기타 법규

정보통신 분야 관련 규정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다수(대통령령 9개항 및 국무회의 명령 18개항) 

제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ocation Technology; ICT)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과 국가 개혁에 있어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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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정부시스템 도입 추진 체계

  1. 우즈베키스탄 통신·정보국

2002. 5. 30. ｢정보통신 기술 도입과 전산화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정을 

계기로 전자정부 분야의 활동이 이미 10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 대통령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우편·통신국이 우즈베키스탄 통신·정보국으로 개편되면서 IT 제도화의 계기가 되었음.  

  2. 통신ㆍ정보화ㆍ통신기술 정부위원회

IT 정책을 총괄하는 통신ㆍ정보화ㆍ통신기술 정부위원회 (the State Committee for Communication, 

Informatiz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CCITT)가 설립되어 법ㆍ제도의 개선과 

통신 인프라 현대화, 전자정부 구축, 인터넷 네트워크 국가 영역 개발,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음

  3. 전자정부 학술 센터

대통령령과 국무회의 명령에 의거하여, 전자정부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이 

전반적으로 타슈켄트대학교 측에 맡겨짐. 대학교 산하에 전자정부 학술 센터가 설립되어, 지위와 

업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Ⅲ. 2012∼2013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과정

  ∙ 2012. 8. 29.

    - ｢정보통신 기술 발전 분야의 비평적 업무평가를 위한 실무팀 창설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2012. 10. 16. 

    - ｢통신, 정보화, 통신기술,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창설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 

    - 원격 양방향 정부서비스 제공을 전 분야로 확대

    - 전자정부시스템 도입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과 콘셉트 개발 담당 실무팀 구성

  ∙ 2012. 12. 8. 

    - 전자정부시스템 도입 종합 프로그램과 콘셉트 개발담당 실무팀 창설에 관한 국무회의 지시

(기간 : 2012년~2017년) 

    - 주요 기본 요소, 기술, 실현 단계 확정 및 정부기관, 정부기관-기업 주체, 정부기관-국민 별 부처 간 

정보교류 메커니즘 개발 

  ∙ 2013. 1. 8.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가ㆍ경제 관리기관, 지역행정부와 법인ㆍ개인 간 상호 협력의 지속적 

개선 방안에 관한 국무회의 명령에 의해 기본적인 양방향 정부서비스 등록 목록이 승인됨

    - 정부 정보자원의 등록이 통신ㆍ정보화ㆍ통신기술 정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for Communication, 

Informatiz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CCITT)의 Uzinfokom 센터에 맡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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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4. 1. 

   - 전자정부시스템 도입 종합프로그램과 콘셉트 확립에 대한 국무회의 결정

Ⅳ. 당면 과제

 1. 효율적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의 일부 조직적ㆍ법적 측면들이 충분히 조율되지 못함. 

   - 특히 양방향 정부서비스는 해당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정부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온전한 전자화를 위해 정부기관이 정보 시스템을 적용하여 개인과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강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2. 전자정부시스템의 지속적 개발을 목적으로 전자정부법안이 준비 중인데, 이 법안이 채택된다면 이 

분야의 업무와 활동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기준을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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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론

토론 1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전자정부 법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몇 가지를 토론하고자 함. 

   ∙ 첫째는 정보기술과 법제도의 관계에 관하여 법제전문가, 행정전문가 및 정보기술전문가가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 함. 법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부 및 IT 분야에서 행정전문가와 정보

기술전문가의 공동 작업은 물론 법제도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

   ∙ 둘째는 분야별 제도의 협력 문제를 들 수 있음. 전자정부는 주로 행정 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것이지만, 국가 전체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국가 전체의 IT 관련 

사항을 다루는 법제와 전자정부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는 법제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전자정부에서 핵심적 조정 및 조화는 결국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연계 또는 통합이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임. 제도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 셋째는 헌법 및 행정법적인 문제임. 우즈베키스탄의 발표내용에는 헌법상 정보자유권과 대통령의 

국민권리보장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구체적 법이나 정보시스템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법령의 개정이 전자정부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토론 2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우리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함.

   ∙ 전자정부는 행정의 능률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추진목표의 설정 및 집행과 평가가 필요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개별법에서 공동이용의 대상과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제공받고자 하는 사무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보유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음. 

   ∙ 평등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자정부 사업추진이 통일된 표준 없이 이루짐에 따라 각 기관 

사이의 업무가 중복되고, 정책의 추진 방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정의 비효율성 증대 및 

국민신뢰 저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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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김대옥 부장(LG CNS)

 ∙ 근래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와 함께 LG CNS–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토론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향후 합작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의욕적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각 부처별 예산으로 별개의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정부는 전자정부 전담조직에 좀 더 힘을 실어 주고 전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해 

국가 경영에 기틀이 되는 사업들을 선 추진한 다음 해당 사업들이 정착되면 각 부처별 연계 및 

대민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임.

   -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제적인 작업이 향후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시발점을 끊을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인 점을 말씀드림.

토론 4  Elyor B. Rakhmanov 국장(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 우즈베키스탄의 IT 발전 단계를 설명 드리면, ① 시작 단계(2000년∼2002년) ② IT 도입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2003년∼2007년)  ③ 국가 IT 도입 체제 개시 단계(2008년∼2012년) ④ 생활의 

전 분야에 걸친 IT 확산 단계(2012년∼현재)로 나눌 수 있음.

 ∙ 현재 IT 분야 법률은 ｢정보화법｣, ｢전자디지털서명법｣, ｢전자문서유통법｣, ｢전자지불법｣ 등이 있으며, 

현재 전자정부 법안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마련되었음.

   - 전자정부의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특히, 

     ① 정부업무에 관한 법률 

     ② 개인정보보호법 

     ③ 공공데이터법 

     ④ 정부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의와 행정절차에 관한 법 

     ⑤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반 규정 

     ⑥ 전자정부시스템 내 단일 신분 확인 시스템에 관한 규정 

     등의 도입이 시급함. 

 ∙ 정보기술과 전자정부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여건 마련, 국가 및 경제 관리 기구 활동의 투명성 제고, 

이를 통한 기업 활동 환경의 본질적인 개선, 그리고 핵심 실물경제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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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사진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

28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4. 주제발표문 및 토론문

주제발표 1  김민형 서기관(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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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Davron Ahmatov 국장(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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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전자정부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발전방향

1. 법제교류 및 협력은 국가 간 협력 모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도는 

국가 전체의 행위규범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또 정부 정책이나 행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에 관한 협력은 국가의 행정은 물론 해당 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표준화된 규범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도협력이 필요한 단계는 국가 간 

교류협력 행위가 단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제도협력이 이러한 사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양국의 교류협력은 

전자정부 단위 사업 분야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를 고위정책담당자로 임용하여 

전자정부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적·제도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범정부 고위공무원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전자정부 정책은 물론 법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를 실시하고 돌아간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런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국 간 제도 협력이 전자정부 분야 협력 사업은 물론 IT 산업 전반과 행정

제도의 공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3.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행정과 전자정부 발전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중심의 국가발전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과 강력한 국가지도자의 추진력이 산업적 인프라와 IT 인프라 

및 행정혁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일어나는 IT인프라사업과 전자정부시스템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종합적 발전이나 해당 인프라 및 시스템의 

지속적 운용과 시스템 이용관계가 일반화될 때에는 법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기술과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면서 전자

정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4. 전자정부 법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몇 가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보기술과 

법제도의 관계에 관하여 법제전문가, 행정전문가 및 정보기술전문가가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법제도가 기술을 선도하는가 아니면 기술이 제도를 선도하는가의 문제에서 기술결정론과 제도

결정론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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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제, 행정 및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이 두 가지 입장을 적절히 조화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용 전자서명을 제도화하고자 할 때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과 전자정부용 전자서명제도를 별도로 만들고 시장을 유도하는 방안이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제도가 기술이나 시장상황을 살핀 후 사후적으로 규범을 형성해 가는 것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IT분야나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선제적 법제도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우선

순위의 결정하거나 특정한 분야의 시스템 및 정보기술도입 등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 발전계획의 수립 시에 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발전국가 모델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 추진체계의 확립 등에서 

선제적 법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부 및 

IT 분야에서 행정 전문가와 정보기술 전문가의 공동 작업은 물론 법제도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5. 둘째는 분야별 제도의 협력 문제입니다. 전자정부는 주로 행정 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보시스템은 국가 전체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운용됩니다. 따라서 전자

정부는 정보화 및 정보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

산업 규율 법령과 전자정부 관련 법령의 역할관계를 잘 정립하여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IT 관련 

사항을 다루는 법제와 전자정부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는 법제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 정보보호, 데이터산업, 전자서명인증 등의 분야에서 양 자의 적절한 

조화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기본관계 또는 일반관계와 특수 

또는 특별관계를 분리해 내고 또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전자정부 내부에서는 각 행정영역 간의 관계정리에도 동일한 숙제가 적용됩니다. 행정추진체계에

서는 수평관계와 수직관계의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분야별 행정을 수직적으로 구분한 정부조직에서 

정보기술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수평적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전자정부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협력과 조화는 전자정부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전자정부정책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대통령이나 수상 등과 같은 최고지도자의 소관으로 하고 위원회 등을 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자정부에서 핵심적 조정 및 조화는 결국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연계 또는 

통합이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이 됩니다. 제도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6. 셋째는 헌법 및 행정법적 문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발표내용에는 헌법상 정보자유권과 대통령의 

국민권리보장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구체적 행정법이나 구체적 

정보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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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국민의 권리에 관하여 민원관계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데이터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양한 행정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전자적 행정업무처리를 의무화하였으며 국민과의 소통에서도 

전자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현장에서는 종이문서를 통해 일하도록 

하는 기존 행정법이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이 있어서 모든 행정관계법규를 조사하여 전자적 업무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법령의 개정이 

전자정부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7. 이상에서 전자정부 법제정책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양 국의 

법제교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자정부 

발전에서 법제전문가의 참여와 법제교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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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전자정부 관련 법제 발전방향

발표를 통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발전과정과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오늘 회의가 한국에서의 전자정부 법제 개선과 우즈베키스탄

에서 준비 중인 전자정부에 관한 법안의 제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1. 국민중심 전자정부 구현 필요

   국민중심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3.0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제처에서도 현행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한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210개의 서술형 생활법령

정보, 18개 생활분야의 사례형 법령정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우리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

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행정의 능률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추진 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추진목표의 설정 및 집행과 평가가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경우 전자정부 추진 결과는 관료중심의 

감시형 정부로 귀결될 수 있다.

  국민중심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국민이 행정의 주체로서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정부법｣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 

추진계획의 수립과 집행 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 시에 있어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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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정비

행정기관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서버에 집적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정보전달의 요청 없이 업무를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이용되는 정보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다원적인 정보수집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보의 사안별ㆍ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전자정부법｣에서도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나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으로 하면서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으면 과세정보나 부동산등기, 주민등록 등의 정보는 각 개별

법에 따른 심사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제공

받고자 하는 사무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개별법에서 공동

이용의 대상과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에서 최근 

이러한 점들을 정리하여 행정정보의 공유를 위한 법령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정비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동향으로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개정·시행된 

｢전자정부법｣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데이터 활용 공통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ㆍ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사회의 큰 현안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때에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의 분석과 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로

서는 개별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분석해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해 두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국가기관에서도 도입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보보안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지만 이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자정부서비스 접근성 및 호환성 향상 필요

평등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

54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전자정부서비스는 기술 중립성 및 호환성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자정부 사업추진이 통일된 

표준 없이 이루어져 각 기관 사이의 업무중복, 정책의 추진방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안전행정부 등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통일된 표준을 마련하여 전자정부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 활성화와 국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비롯한 전자정부서비스가 발전되고 확대될수록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그림자처럼 동시에 따라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D-DOS 공격에 따른 공공기관 

홈페이지 다운 사례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신속성’과 ‘국제성’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사례는 국가안보와도 관련되는 문제로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의 사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 필요와 침해정보의 관련 기관 간 공유 등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건강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반드시 법령에 수집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바 있다(2014. 8.「개인정보보호법」개정). 그러나 주민

등록번호는 개인식별정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

하므로 법령의 근거 외에도 정보주체에게 그 처리사실을 반드시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이중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년 초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 개별법 간의 보호수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의 발생과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분야 법령별로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기준을 세분화하고 책임성 강화 등 

그 업무단위에서 실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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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김대옥 부장(LG CNS)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제언
 

1. 안녕하세요, LG CNS 해외사업개발팀 김대옥 부장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법제처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 LG CNS는 근래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와 함께 LG 

CNS–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토론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참석

자 분들과 유익한 얘기를 통해 향후 합작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2. 말씀 나온 김에 설립 준비 중인 LG CNS–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에 대해 잠깐 언급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찍이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의 발전에 대해 대통령 이하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등을 수립하여 발전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와 많은 ISP/BPR 및 사전타당성 조사, MOU 체결 등 많은 교류 활동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육성하기에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걸린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함께할 파트너를 작년부터 

찾고 있었으며,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 국내외 많은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LG CNS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재무적, 사업적 측면의 

협상 및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작회사가 예정대로 연내 설립되면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

정부 분야 사업들을 바로 착수하여 실질적인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저도 합작회사 설립 준비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통령 결의안이 일찍이 발표된 바 있으며, 그에 파생한 

많은 사업 계획들이 구체화되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런칭이 임박한 

사업들도 있어 매우 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지 정보화 발전에 대한 강한 열의 읽을 수 있었으며, 실무자 

분들께 느껴지는 강한 열정과 자신감에 감명 받아 이것이 우즈베키스탄 힘의 원천이구나 하는 

인상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열정들이 합작회사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분야의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4. 이렇게 현지 사업현황을 파악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계획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다소 분산되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정부 사업은 분야별, 부처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걸어온 히스토리를 비추어 보면 

가장 먼저 전산화가 필요한 분야가 국가 경영에 기본이 되는 주민정보, 재산권, 국세정보에 대한 

DB 구축사업 및 행정, 금용, 국방 등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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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전자정부의 첫 단추를 꾀는 전자정부 기반조성기에 필요한 선결사업이며 또한 무엇보다 자동화, 

효율화가 포커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이 중요한 기로에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각 부처별 예산으로 별개의 작은 사업들을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정부는 전자정부 전담조직에 좀 더 힘을 

실어 주고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해 앞서 말씀 드린 국가경영에 기틀이 되는 사업

들을 선 추진하고, 해당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바탕 위에서 그 다음 단계인, 각 부처별 

연계 및 대민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는 전자정부 성장기로 연결되는 모습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제적인 작업이 향후 우즈베키스탄 정보

통신 및 전자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시발점을 끊을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는 바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작회사와 같은 전자정부 현황에 정통한 특정 기업이 기존 진행되는 군소 사업들을 

모두 망라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기반으로 말씀드렸던 법제적인 작업도 가능하리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5.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는 전자정부 성숙기로써, ICT 활용 고도화를 통해 정부기관 업무를 

고도화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는 단계이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는 이미 여러 전자정부 관련 학술연구를 통해서도 정립된 

부분이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현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 또 한 가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준비하며 느낀 점은 역시 환전 문제입니다. 기업으로서 사업화를 

검토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성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외화송금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본국 송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합작회사를 준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가장 요청 드렸던 부분도 

외화 송금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투자보장법 등에 의해 과실

송금, 내국인과 평등한 대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등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조건이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길어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 착수 전 가장 

고민이 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기반 보호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우선하여 검토

되어야 하겠으나,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 해외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화 송금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이러한 법제들이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히 홍보되어야 해외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사업 측면에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 및 정보통신, 전자정부 분야의 

발전에 큰 탄력을 줄 수 있는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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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점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하여 규모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레벨에 따라 외화 송금 규모를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우즈베키스탄 경제 및 정보통신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언어 혼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즈베키스탄어 사용을 공식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 공문서에도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병기해야 하거나 심지어 많은 자료들이 여전히 

러시아어로 작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DB 구축, UI 설계 등 정보통신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제도적인 강제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제적 기반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8. 저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합작회사를 준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정부조직과 실무 

관계자분까지 우즈베키스탄 전체적인 전자정부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민주사회 형성의 초석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나 관련한 헌법 조항을 

통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의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즈베키

스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늘 제가 드린 몇 가지 제언을 바탕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논의를 거쳐 이러한 밝은 미래가 좀 더 가까이 현실적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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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Elyor B. Rakhmanov 국장(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전자정부 제도 법제의 활용: 우즈베키스탄의 경험

 

1. 존경하는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즈베키스탄 국가 통신ㆍ정보화 및 통신기술 위원회(이하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그리고 

‘전자정부 개발센터’를 대표하여 본 회의의 주최측에 따뜻한 환영과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점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행사가 높은 수준의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되고 의도한 목표들을 달성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2. 이제 “전자정부제도 법제의 활용: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주 간단히 우즈베키스탄의 IT 발전 역사와 그 몇 가지 발전 단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우즈베키스탄에서 IT 발전의 시작 단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단계적인 IT 도입을 통한 국가 관리 향상을 위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우즈베키스탄 통신 연구소가 타슈켄트 정보기술 대학에 설립되어 IT 분야의 자격 있는 전문가 

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2) 두 번째 단계는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IT 분야의 기본적인 법률인 ｢정보화법｣, ｢전자문서유통법｣, ｢전자디지털서명법｣ 등을 

제정함으로 전반적인 IT 도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정부기관의 컴퓨터화와 설비를 갖추기 위한 

국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고정 통신망의 대규모 디지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 2008년부터 2012년의 기간은 국가 IT 도입 체제들의 개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부기관으로 국내 정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전자정보 및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정부 포털사이트인 gov.uz를 구축하여 거의 모든 정부

기관들이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함으로 단방향 전자 서비스(전자 신청서/청구서/문의서 등의 

제출)를 시작하였으며, 이동 통신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4)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은 생활의 전 분야에 걸친 IT 확산의 기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가 관리 조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전자정부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28개, 실물 

경제 분야의 프로젝트 86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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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지도자들이 알게 된 사실은 경제 전 분야와 일상생활에 최신 정보통신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추진 노력 없이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활 부면에 IT를 도입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경제 성장, 외자 유치, 일자리 증가, 생활

수준 향상 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 가정에 최신 정보기술과 디지털 광역 통신, 인터넷을 도입하는 일은 오늘날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규모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IT 발전과 전자정부제도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이 

국내에 마련되었습니다. 즉 대통령 명령과 지시사항, 법률, 정부 명령, 국가통신위원회와 IT 분야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부서와 관청의 지시서 등이 채택되었는데, 특히 다음이 있습니다. 

   IT분야 법률:

   ｢정보화법｣, ｢전자디지털서명법｣, ｢전자문서유통법｣, ｢전자지불법｣ 및 기타. 현재 전자정부법안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통신 시스템 발전을 위한 복합적인 조처를 시행한 결과 국가통신위원회의 

활동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광범위한 도입, 양뱡향 서비스, IT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과 관련 있는 17개의 대통령 명령과 지시, 26개의 국무회의 명령이 

채택되었습니다. 

   전자정부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들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

정보통신 시스템의 지속발전방안에 관한  2013년 6월 27일자 대통령령 № PP-1989', '국가

통신위원회 산하 ‘전자정부개발센터’와 ‘정보보안센터’의 활동 조직에 관한 2013년 12월 31일자 

국무회의명령 №PKM-355'.

   앞서 언급한 법적 규정들은 ‘2013~2020년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통신 시스템 종합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며,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통신 시스템의 지속발전 방안에 관한 2013년 6월 27일자 

대통령령 №PP-1989’에 근거한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전자정부 구축의 밑그림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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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정부제도와 종합 개발 계획에 따른 여러 프로젝트 및 방안들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 국가 

및 경제관리 기구와 지역 행정기관의 활동을 조율하고 적시 이행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일이 국무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회의 산하 국가위원회에 맡겨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자정부제도의 

도입과 개발과제 수행을 조율하고 양방향 정부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부기관의 구조와 

기능, 업무 절차의 최적화(BPR)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6. 전자정부제도의 도입과 효율적인 기능 수행 문제를 다룰 전권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입니다. 

전자정부 제도 도입과 개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의 조직에 4개의 특별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정부 개발센터, 정보보안센터, UZINFOCOM 센터, UNICON.UZ 센터가 그것입니다. 2013년에 

국가 지도자의 결정과 “국가통신위원회 산하 전자정부 개발센터와 정보보안센터의 활동 조직에 관한” 

2013년 9월 16일자 국무회의 명령 № PKM-250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개발센터와 정보보안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1) 전자정부 개발센터의 주요과제와 업무방향은, 전자정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기관들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 정보 자원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과 기업 주체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2) 전세계적인 정보의 세계화 과정은 경제와 다른 생활 부면에 IT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뿐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보안여건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국제보안 시스템에 가입했습니다.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컴퓨터보안 추가

방안에 관한 2005년 9월 5일자 대통령 명령’에 의해 컴퓨터ㆍ정보기술 도입 및 개발센터 

Uzinfocom 산하에 컴퓨터사고 대응청 UZ-CERT가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직을 기초로 하여 

우즈베키스탄 ICT위원회 산하 정보보안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센터의 기본 목표는 '전자정부' 제도의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정보보안을 

책임지고, 정보보안 위협요소를 규명하고 분석하며, '전자정부‘ 제도의 정보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3) 과학기술 및 마케팅 연구센터 UNICON.UZ는 통신과 정보화분야의 선도 조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하고, 다음의 분야에서 표준 문서를 마련합니다: 통신, 정보보안, 전자디지털 서명, 전자문서유통 등. 

전자정부 제도의 일환으로 UNICON.UZ 센터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부처 간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E-HUJJAT 도입, 데이터전송 네트워크 UzNet에 부처 간 보안 전자우편시스템 E-XАТ 도입, 전자

디지털 서명키의 등록과 발급, 다양한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은행 간 상업시스템, 전자지불 

시스템 등)의 전자 디지털서명 생성과 검사방법 도입, 통신과 정보화 분야의 설계자료 검사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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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컴퓨터ㆍ정보기술도입 및 개발센터 UZINFOCOM은 단일 국영기업으로 ‘2002년 5월 30일자 대통령령 

№ UP-3080’에 의해 설립되었고, 경제, 행정, 사회 분야의 IT 도입과 컴퓨터화 국가개발계획의 전략적 

우선순위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세계 정보화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전자정부 분야에서 UZINFOCOM 센터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체 국가정보 자원의 기술적 지원,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의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컨설팅 지원, 우즈베키스탄 정부 포털사이트 (GO

V.UZ)와 양방향 정부서비스 통합 포털사이트(MY.GOV.UZ) 및 공공사업과 주택기금 포털사이트 

(E-KOMMUNAL.UZ), 교육 포털사이트 ZiyoNET (ZIYONET.UZ)의 기술지원, 정부기관 내 IT 도입과 

개발에 따른 데이터수집과 데이터분석, 그리고 IT 개발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부처 간 자동 정보시스템 NIS.UZ 개발, ID.UZ에 등록되는 단일 계정을 통해 여러 웹

사이트와 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일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통신과 정보화분야 설계자료 검사수행 등. 

그에 더하여 UZINFOCOM 센터를 위해서 국가 정보처리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원을 받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5) ‘2013년 6월 27일자 대통령령 № PP-1989’을 이행하여,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전자정부 제도의 

종합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28개 프로젝트와 방안들의 실행과정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습니다. 12개의 프로젝트는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인데 그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6개의 

프로젝트(2014년 3/4분기에 실행되기 시작)에 대한 조율이 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타 대통령 명령과 지시 사항, 정부 결정 사항, 정부 

위원회 규정 등을 수행합니다.

     ① ‘양방향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인터넷포털사이트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2012년 12월 30일자 국무회의 명령 №378’을 이행하여,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UZINFOCOM 센터와 함께 2013년 6월 1일 양방향 정부서비스의 단일 포털사이트를 단일창구

원칙에 따라 MY.GOV.UZ 주소로 인터넷에 개설하였습니다. 이 포털은 2013년 2월 14일자 

대통령 명령에 의해 승인된 ‘복지와 번영의 해’ 국가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단일 

포털을 통해 220개가 넘는 대국민 및 대기업 양방향 서비스를 21개 분야에서 받아 볼 수 있습

니다. 단일 포털사이트에는 600개 이상의 정부기관들과 그 하부 부서들이 등록되었습니다. 게다가 

2014년 1월 25일부터 기업인들은 포털을 통해 청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목표는, 다양한 신청서 검토기간의 근거 없는 지연, 대출이나 토지

분배절차의 위반, 잦은 단속이나 기타 불법적인 경제활동 개입, 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주관적인 요인이나 관료주의와 같은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단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총 5만 2,000건 이상의 청구서가 제출되었는데, 작년에는 이 수치가 

1,000건이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기업 주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9월 초부터 거의 4,000건의 전자서비스 신청서가 기업 측으로부터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이전 월의 기록을 8배 가까이 상회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

62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그 외에도 현재 양방향 정부서비스 단일 포털사이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텔레콤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용 온라인 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

베키스탄 ICT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및 기타 부처들과 연계하여 정부 관세와 기타 세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5만 7,500명 이상의 일반 은행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모바일뱅킹의 

이용자 수는 36만 3,000명을 넘습니다. 통신사, 인터넷 제공업자, 전화, 케이블방송, 공공서비스, 

유통판매업, 택시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CLICK’, ‘MBank’, 

‘SMS-TO’LOV‘ 같은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온라인카드 소지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실물 경제에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2014년 4월 3일자 대통령령 № 

PP-2158’을 이행하기 위해, 센터는 총액 3억 3600만 숨(약 1억 6,000만 USD) 규모의 실물

경제 37개 기업의 우선적인 프로젝트 86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실물 경제 

분야에 IT와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도입 및 신속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리효율 개선과 

생산비용 감소, 경제 조직과 대기업들의 금융경제 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 보장 및 국내외 시장

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③ ‘우즈베키스탄 투자 및 사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추가방안에 관한 2014년 4월 7일자 대통령령 

№ UP-4609’과 ‘기업활동 및 정부서비스 제공관련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2014년 4월 

15일자 대통령령 № PP-2164’를 이행하여, 센터는 정부부처, 위원회, 조직과 함께 양방향 정부

서비스 단일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기업주체를 위한 양방향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면허 및 허가서 발행의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고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④ 2013년 12월 31일자 국무회의 명령 № PKM-355를 이행하여 센터는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의 

120개 이상의 전문 하부부서들과 지역 행정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도입의 효율성 연구 및 정보통신기술 도입 효율성 등급

평가시스템 도입이 포함됩니다. 

     국가 및 경제관리 기구와 지역행정기관의 IT발전 등급 평가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의 기본수요 대비 정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전자서비스의 일치정도 50%,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26%, 정보보안 20%, 조직성평가 4%. 

  - IT분야와 전자정부제도에 대한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 내용으로는 다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공무원의 컴퓨터 숙련도와 지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시스템 도입

   ∙ 정부인력 대상전자정부 분야 교육이 진행되는 전자정부 학술센터 설립. 전자정부학술센터에서 국가 

및 경제 관리 기구와 지역 행정기관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 2,000명이상이 교육을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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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분야의 국민 교육을 위한 지역 학술 센터 설립 완료

    ∙ 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우수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시아 최고대학 중 

하나인 한국 인하대학교 분교가 타슈켄트에서 개교함. 

    ∙ 타슈켄트 정보기술 대학교와 그 분교는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정부시스템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로부터 혜택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모든 종류의 세금과 의무 공제금, 

관세를 2017년 1월까지 면제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출 규모가 50% 이상 성장하는 경우 

위 혜택은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수는 성장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285개에 달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시장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의 규모는 올해 

4,200만 USD에 달했는데, 이것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 자원하는 학생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타슈켄트 정보기술대학교 산하에 시민과 기업인들을 대상

으로 한 컴퓨터교육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부처와 사회단체에 의해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서비스, 청소년의 종교 도덕 

교육을 위한 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 청소년분야의 정보자원을 

국내 전체 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단일정보네트워크 "ZiyoNET"으로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교육 포털사이트 'ZiyoNET'은 7만 3,000개 이상의 교육자원과 1만 7,000개 

이상의 교육영상자료 및 1만 5,000개 이상의 교육관련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교육 

국가네트워크에는 16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서, 국내 학생들과 청소년을 위한 

원격 교육과 기타 정보통신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전자교육, 전자보건, 전자과세, 전자관세 등과 같이 다양한 경제사회 부문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분야에서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 공동 학술연구, 학술회의, 세미나 진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7.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제도 도입과정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확고한 법적 기반을 앞으로 

구축하는 일 즉 이 분야의 법적 관계를 규제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적 규정들을 

마련하고 승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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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 업무에 관한 법률

개인과 법인에게 양방향 정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부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법제에는 정부 업무시스템과 지방 및 중앙행정기관 직원의 지위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방 및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는 ｢우즈베키스탄 헌법｣과 ｢지방행정부에 관한 법｣, 

｢시민자치기관에 관한 법｣, ｢우즈베키스탄 국무회의에 관한 법｣과,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입니다. 

공무원의 지위,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특정 요구사항과 보장내용, 혜택 등을 명시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이 권장됩니다.

 2) 개인 정보 보호법

현재 거의 모든 정보가 생성과 동시에 곧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개와 

배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보호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부면에서 기초적인 법적 규정으로는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을 들 수 있으며, 거기에는 ‘정보’, ‘정보분야’, ‘기밀 정보’, 

‘정보보안’, ‘정보보호’ 등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법률에는 현재 ‘개인정보’ 

개념의 정의가 없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유일한 법적 출처는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안입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의 안전성, 기밀유지 및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법적ㆍ조직적ㆍ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명시하는 법적 규정 마련이 권장됩니다. 이 법적 규정에서는 어떤 

원칙들을 기초로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보호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변경 및 보완

절차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3) 공공데이터법

전자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 및 경제관리 기구와 지역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성이 향상

되고, 정보 접근성과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ㆍ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

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현행법에는 정부기관 활동의 공개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가행정 및 관리기관 활동의 공개성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과 ‘우즈베키스탄 내 정보통신기술 

발전 현황 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2013년 12월 31일자 우즈베키스탄 국무회의 명령’ 

№ 355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두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공공데이터 

정부 포털사이트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법조문 초안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정부 포털사이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상의 국가 정보자원”이며, “공공데이터란 자유롭게 무료로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이며) 사람이 미리 변화시키지 않는 자동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체계화된 데이터 형태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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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승인하는 것의 기본 목표와 그 필요성은 모든 행정기관과 

관리 기구를 위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단일한 정의와 ‘기계판독 가능형태’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내림으로, 모든 수준에서 기계판독 가능형태에 대한 단일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공공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리는 단일한 절차를 만들고, 지적 

소유권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된 공개정보 이용제한 규정을 없애는 경우 모든 행정기관들과 관리

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공개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와 지역행정기관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와 지역 행정기관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만들 때, 그리고 경제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서비스에서도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공공데이터 정부포털”에 관한 법안은 포털이 공공데이터 보존을 위한 단일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공공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자들과 사용자 간에 

공공데이터의 유용성과 이용자 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기관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업 주체들에게 포털에 올라온 정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사업상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행법에는 현재 공공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규정이나 표준 

문서가 없습니다. 외국 국가들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전자정부 개발에서 정부 관리 및 행정기관

들에 의한 정부의 공공데이터보장 역할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에서도 ｢국가기관과 지역

자치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법｣을 채택하였으며, 정부기관과 지역자치기관에 의한 

공공데이터 발행에 관한 방법을 공지하고, 공공데이터 발행의 기술적 요구사항들도 ‘열린정부 

활동조정 정부위원회’의 2014년 5월 29일자 회의록 №4을 통해 승인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공공데이터 정부 포털이 있으며, 이 포털의 법적 근거는 “카자흐스탄 정보화-2020” 

국가 계획에 관한 2013년 1월 8일자 대통령령 №464와 “국가 계획 목록 승인에 관한” 2010년 3월 

18일자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의 수정 내용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보화-2020” 국가계획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같은 개념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정부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의와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규정의 부재

현재 현행법에는 ‘정부서비스’ 개념의 법적정의가 없지만 UNICON 센터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자정부법」초안을 만들었으며, 거기에서는 이 개념이 “정부서비스란 정부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활동이며, 신청자의 문의에 의해서 혹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통보 절차에 따라 정해진 권한의 

한계 내에서 신청인의 권리와 자유와 법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된다”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정부서비스법｣이 채택되었고, 러시아 연방에는 ｢정부 및 자치정부

서비스 제공 조직에 관한 연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을 채택하는 것의 장점은 ‘정부서비스’ 개념의 

정의를 포함하여, 정부기관들의 대국민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정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청서를 내거나 국가기관에 청구할 때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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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행정절차법｣의 채택이 시급합니다. ‘행정절차’ 개념은 ‘정부서비스’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는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적으로 확립된 절차라면, 

정부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들

(우즈베키스탄 UNDP)은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절차를 규정하게 될, 행정절차법안의 입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마련하는 실무팀(UNDP, 전자정부센터, 법무부, 중앙은행)의 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채택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줄 것입니다.

 5)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의 부재

‘양방향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정부포털사이트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2012년 12월 30일자 국무회의 명령 № 378’에 의하면, 단일 포털사이트는 유료기반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양방향 정부서비스의 단일 접근통로입니다. 그러나 이 법적 규정에서 

‘전자정부서비스 규정’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준(서비스 제공 규정)은 정부서

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법적 규정이며, 또한 정부서비스 제공의 과정, 형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규정(표준)의 승인은 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6) 전자정부 시스템 내 단일 신분 확인 시스템

현재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단일 신원확인 시스템에 관한 법조문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초안에서는 ‘단일 신원확인 시스템’ 개념이 ‘신청자와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양방향 정부서비스 단일 포털 및 전자정부 시스템의 기타 정보시스템들로 접근하는 것을 승인하는 

인프라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법적 규정들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도입이 정보교류 참여자들의 행정적 정보 접근절차의 정의와 정보

보호보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단일 신원확인시스템의 

개발과 업데이트 및 단일 신원확인시스템의 기능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8.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기술과 전자정부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방안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여건의 마련,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 활동의 투명성 제고, 이를 통한 기업 활동환경의 본질적인 

개선, 그리고 핵심 실물경제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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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2세션

1. 개 요

   주제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시간 : 16:30∼17:50(80‘)

   장소 : 본회의장(에메랄드홀)

   사회 : 이강섭 국장(법제처)

   발제 및 토론자

발    제
∙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 Miras Daulenov 국제법학장(카자흐인문법률대학교)

지정토론

∙ 손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 이금우 차장(SK C&C)

∙ Zhanna Abdilmanova 수석전문관(카자흐스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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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가.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Ⅰ. 서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이는 편리한 고속 인터넷, 좁은 국토와 도시화, 판매자의 치열한 가격 경쟁, 국가적 지원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임.

Ⅱ. 전자상거래 법제의 변화

  1.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여 최초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법률임.  2012년에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주소 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개정을 하면서 법률 명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이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2년 제정.

  3.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에 관한 규정들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함. 전자거래에서 수반되는 당사자의 인증은 이 전자서명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대금 결제 역시 공인인증서에 의존.

Ⅲ. 전자거래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진흥전담기관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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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인전자문서센터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유통정보’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관·관리

되며 유통증명서 발급정보로 활용됨. 이를 통해 기존의 전자우편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전자거래에서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함.

  4.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대행하고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임. 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됨. 

Ⅳ.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의 발전

  1. 청약철회권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 검토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하여 구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임.

  2. 분쟁조정

    민사소송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음. 

  3. 오픈마켓의 소비자 보호

   1) 오픈마켓의 의의

      통신판매자들이 재화를 자신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게 하고 소비자를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전통적인 거래에서 백화점과 같이 각각의 판매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되 그 오픈마켓이 하나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

   2) 오픈마켓의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매우 손쉽게 청약철회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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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보호

   1) 소셜커머스의 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동구매의 구매자 범위를 사회 전범위로 넓혀 소비자의 구매력을 

강화시켜 판매 가격을 50%정도로 낮춰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2) 소셜커머스의 청약철회권

      소셜커머스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의해 청약철회권이 소비자에게 인정됨. 소셜커머스의 청약철회권 상대방은 

소셜커머스업자인데 반하여 재화의 반환은 실제로 재화를 배송한 상품제공자를 상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8조 2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

  5. 앱스토어의 소비자 보호

   1) 앱스토어의 의의

      앱스토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으로서, 수많은 개발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오픈마켓과 유사함.

   2) 앱스토어의 소비자보호책임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이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최종사용계약에 깊이 관여하여 이용자의 계정설정을 

앱스토어에 하고 또 설치를 위해서는 앱스토어의 암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한편 대금을 수취한 후 

그것을 개발자와 배분하는 등 유체물을 주된 거래대상으로 하는 오픈마켓의 역할이나 기능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0조의2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Ⅴ.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의 과제

  1. 디지털환경에 따른 청약철회권 문제

    소비자가 디지털상품을 복제한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면 소비자로서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므로, 디지털상품의 청약철회권의 허용은 다른 유형의 물건과 달리 다루어져야 정의관념에 

부합할 것임.

  2.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법의 등장

    앞서 살펴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전자상거래기법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전통적인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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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Miras Daulenov 국제법학장(카자흐인문법률대학교)

1.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미화 4억 5천~ 6억 달러규모임. 약 500개의 온라인 상점과 포털

사이트가 있으며, 약 천만 개의 지불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그 중 800만개 이상은 온라인 결제가 어려움.

2. 현재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전자 서류와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2003. 1. 7.),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 허용 규정｣(2007. 9. 10.), ｢인터넷 거래에 관한 

규제 허용규정｣(2005. 4. 21) 등이 있음.

3. 소비자 보호법률: 현재 상황

  - 1997.12.27.「민법」제정

  - 1999. 7. 1. 민법특별 부분 제정

  - 2004. 4.12.「거래 활동에 대한 규제법」제정

  - 2010. 5. 4.「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법」제정

  - 2003. 1. 7.「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법」제정

  - 2007. 9.10. 카자흐스탄공화국 전자상거래를 위한 원칙 승인 의안

  - 2005. 4. 21. 국제 교역 원칙 승인에 관한 결의안 

4.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법

   1991. 6. 5. 카자흐 사회주의 공화국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2010. 5. 4.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됨

 1) 법률의 강점

   - “소비자 권리의 모든 직ㆍ간접적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비자는 식료품 이외에 구매된 물건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규정함.

 2) 법률의 약점

   - 카자흐 사회주의 공화국일 당시에 만들어져 시장 경제의 모든 원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음.

   - 전자 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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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상품의 판매나 웹 페이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공개 청약으로 인정

   - <원거리 계약>과 <off-premises계약>의 정의 규정을 둠. 

   - 소비자는 인터넷 상에서 구매한 물건을 구매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낼 권리가 있음을 명기함.

   - 소비자는 계약 철회에 대한 결정을 거래자에게 알린 후 14일 이전에 물품을 다시 반송해야 함을 

규정.

   - 소비자는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요청했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만약 

소비자가 철회한다면, 거래자는 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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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론

토론 1  손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전자상거래와 관한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임. 

최근 EU, 미국 등에서는 국경을 넘은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을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을 고려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은 2010년부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음. EU의 경우도 

EU 소비자 ODR 규정, EU 소비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지침을 제정하여 EU 

공통의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직구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음. 방법의 하나로 UNCITRAL ODR 절차 규칙을 기초로 하여 우선적

으로 아시아 지역을 연계한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토론 2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2002년 제정한 법률로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10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기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신설

   소비자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사기사이트,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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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①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 받는 업무를 하는 경우 청약이 제대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②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대금결제 업무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대금결제 실수를 

확인 ‧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함.

   -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도록 청약철회 제도를 정비함.

토론 3  이금우 차장(SK C&C)

∙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유사하게 정부의 ICT 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인터넷 접근성 수준과 

휴대폰 가입자 수, 그리고 IT 관련 기업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는 주로 항공, 철도 등 티켓 구매 비중이 높고, 앞서 Dr. Miras Daulenov가 

말씀주셨던 초코라이프미(Chocolife.me), 블리자드(Blizzard)등 소셜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최근의 카자흐스탄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및 모바일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향후 m-Commerce 및 Social-Commerce 등과 같이 모바일 부분의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됨.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간편하지만 완벽한 보안이 보장된 전자결제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 철회 및 분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편안하고 안심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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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Zhanna Abdilmanova 수석전문관(카자흐스탄 법무부)

∙ 카자흐스탄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 지난 수년간 전자상거래가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이 분야 입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입법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음.

 

∙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및 판매자의 권리,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공공 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 침해를 시정하는 명확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당국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이 초안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기구의 권한이 상세히 규정되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보호도 규정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

  - 미국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세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음. 세금 감면은 전자상거래의 양적 성장, 기타 

인접국과의 경쟁력 향상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정부는 카자흐스탄의 

부가가치세율이 크게 낮다는 이유로 이에 부정적임.

  -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기관에 대한 전자송장은 회계적 필요로 인해 도입되었는데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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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발표문 및 토론문

주제발표 1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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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손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이번 세션의 발표를 통하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전자상거래 시행규칙(Правила осуществлен

ия электронной торговл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

менте 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소비자보호법(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

ителей)｣ 등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병철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참고해볼 수 있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법제 및 제도적 지원 현황,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청약철회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쟁점 사항 들이 체계적으로 잘 소개되고 있어, 저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입니다. 최근 EU, 미국 등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가 정체되어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국경을 넘은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을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이 국내 전자상거래에 비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2010년부터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서 국제 B2B, B2C, 소액, 

대량(High-Volume, Law-Value)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EU의 경우도 EU 소비자 

ODR 규정, EU 소비자 ADR 지침을 제정하여 EU 공통의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의 경우에는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소송외의 방법으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합의 권고, 조정 등의 ADR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직구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법의 하나로 UNCITRAL ODR 절차 규칙을 기초로 하여 우선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연계한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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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UNCITRAL의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규범 모델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오늘과 같은 아시아 국가간의 법제 교류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아시아 

국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 규범 모델을 공동으로 성안하고 전파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공통 입법 모델 제정 논의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ALES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며, 좋은 발표와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2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형성과 ｢전자상거래법｣의 역할

1.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한 개관

  1990년대 이후 컴퓨터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는 인터넷

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최근

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사용이 

일상화되는 등 시장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매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통 효율성이 뛰어나 동일한 상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9년 약 20.6조원, 2011년 

약 29조원에 이어 2013년에는 약 38.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시장규모 약 45.2

조원의 대형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매 유통채널로서 전자상거래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평균 15%이상의 높은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는 조만간 가장 영향력 있는 소매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시장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2010년 약 25.8만명, 2011년 약 30만명, 

2012년 약 32.4만명, 2013년 36.1만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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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2002년 제정한 법률로서 전자

상거래 시장의 확대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10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크게 소비자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권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 규정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는 재화를 받은 날과 계약서면을 받은 날을 비교하여 더 뒤에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이러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소비자가 재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자상거래의 경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재화에 대한 구매 재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화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는 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한다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및 사업자와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등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재화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법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3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온라인여행사들이 항공사 고시금액보다 유류할증료 등을 부풀려 받은 사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들이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하고,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 TAX 금액이 

소비자로에게 받은 금액보다 적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그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는 

등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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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의류전문쇼핑몰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사건

일부 의류전문몰 업체들은 직원들을 통하여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업체에 

불리한 구매후기를 삭제하는 등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였다. 

또한 화이트 색상, 세일 상품 등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으로 안내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회를 임의로 박탈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9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최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논의

  그간 10차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 일부를 개선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성 사이트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며, 

유형재화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무형재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기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신설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대금만 편취하고 재화를 배송하지 않는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높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현행 전자

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제도(제32조 제4항)는 증거자료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소비자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사기사이트,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이트의 영업 활동 일부 혹은 전부를 임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다만 임시중지명령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엄격한 명령 발동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①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제2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③ 손해가 다수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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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최근 들어 오픈마켓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 및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는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신뢰하여 거래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청약접수, 대금결제 등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청약이 제대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대금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금결제 실수를 확인ㆍ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도는 전통적인 유형 재화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무형 재화인 

디지털콘텐츠(음원, 영상 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용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그 가치도 감소하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콘텐츠 개발자의 개발 비용 보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유인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디지털콘텐츠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

되도록 청약철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재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도를 정비하게 되면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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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이금우 차장(SK C&C)

카자흐스탄 ICT 현황 및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개선 기회

 

1. 카자흐스탄 ICT 인프라 및 이용자 현황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의 ICT 발전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인터넷 접근성과 

휴대폰 가입자, 그리고 IT 관련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이 2006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정보통신분야 기업 활동을 시작하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임

 

￭ ICT 인프라 현황

 ∙ 정보통신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이는 UN의 경제사회처(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 DESA)에서 전 세계 193개국을 조사, 발표한 UN e-Government Survey 2014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 우선 온라인서비스 수준과 ICT인프라 현황정보, 인적자본지수 등을 통합한 전자정부 수준은 

2012년 38위에서 2014년 28위로 10단계 급상승했으며, 스위스, 말레이시아, 터키, 러시아 등과 

같이 High 레벨 그룹에 속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상위 수준에 도달해 있음

 ∙ 특히 정보통신인프라 지수(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로 카자흐스탄의 기초 

ICT인프라를 살펴보면,

   - 인구 100명당 기준 인터넷이용자수 - 53.32

   - 인구 100명당 기준 이동전화가입건수 - 176.58

   - 인구 100명당 기준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 - 9.78

   - 인구 100명당 기준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42.27으로

    100명당 인터넷이용자수는 약 53명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원하는 쾌적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0명 수준임

 ∙ 특히, 2013년 휴대폰가입자가 2,967.5만 명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11.2% 증가하고 있어, 휴대폰 

모바일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42% 수준이나 전체 가입자 중 Feature폰 사용자가 80%에 달해, 

최근의 스마트한 모바일 전자거래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반영하여 한국과는 달리, Feature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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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이용자 현황

 ∙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최근 5년간(2009~2013년) 인터넷 가입자 통계를 보면 인터넷 가입자는 

2009년 60만 명에서 2013년 197.6만 명으로 연평균 26.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州)별 

인터넷 가입자를 보면, 금융수도인 알마티시(市) 34.7%, 카라간딘주(州) 8.3%, 행정수도인 아스타

나시(市) 6.3% 등 주로 대도시에 많이 몰려 있음

 ∙ 또한, 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인터넷 

가입자 중에서 5%인 80.4만 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고, 2009년 4.4% → 2010년 

4.2% → 2012년 5%로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오병철 교수님이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모에 대해 말씀 주셨지만,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5~6억 달러로 총 소매유통의 2%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

 

2.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현황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는 주로 항공, 철도 등 티켓 구매 비중이 높고, 앞서 Dr. Miras Daulenov가 

말씀 주셨던 초코라이프미(Chocolife.me), 블리자드(Blizzard) 등 소셜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항공, 철도, 호텔 등 티켓/쿠폰 서비스 분야 전자상거래 비율이 44%를  차지. 기존 오프라인의 대형 

마켓이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Magnum, Aport Mall, TechnoDOM 

등이 있음

 ∙ 전자상거래 이용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젊은 20~30대가 많고, 모바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어, 

미국의 Gurupone과 같이 초코라이프미(Chocolife.me), 블리자드(Blizzard)와 같은 Social Commerce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미국의 e-Bay 사이트를 통한 직접 거래가 늘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Taobao가 카자흐스탄에서 iZobility라는 Brand로 러시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가능한 결제수단으로는 카드결제, 키오스크(Kiosk), 현금, e-Money 등이 주로 

이용됨

 ∙ 국민 중 상당수는 Credit Card가 아닌 Debit Card를 사용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 비율은 

한계가 있고,

 ∙ 많은 부분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의 장점인 편의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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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결제의 편리함이 매우 중요한데, 카자흐스탄에는 Dr. Miras Daulenov가 

언급한 MyPay의 활동이 기대됨

 ∙ 현재는 주로 인터넷 이용료, Cable TV, Tax, 물/가스/전기 등 유틸리티 비용 결제에 한정되어 

이용되고 있고 인터넷쇼핑몰 전반에 널리 이용되지는 않고 있음

 

3.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전망

 최근의 카자흐스탄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및 모바일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살펴 볼 때,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됨

 ∙ 특히, 카자흐스탄의 ICT 인프라와 광활한 지역 특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Trend를 바탕으로 볼 때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이 기대됨

 ∙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상거래 이용자는 2014년 2억 4,500만 명에서 2017년 4억 5천만 

명으로 83% 성장을 예측. 모바일결제액도 206% 성장한 7,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2014년 한국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는 2013년에 비해 5~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5년 말까지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36억 달러로 총 소매유통 약 900억 달러의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물류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의 질이 확대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정부의 로드맵-2020으로 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로 

남북 및 동서의 도로망이 확대되고 있고, 항공, 철도 서비스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물류 및 우편 서비스 현대화 가속과 정보시스템 도입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 기회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간편하지만 완벽한 보안이 보장된 전자결제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 특히, 카자흐스탄은 전자결제 편의성에 약간에 장애 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Paypal

이나 최근 중국의 Alipay 등과 같이 전문적인 인터넷결제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자

상거래 및 금융거래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마련된다면 전자 상거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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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 철회 및 분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편안하고 안심하게 거래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따른 실물의 운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이용자가 마음 편히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송 및 Door-to- Door 서비스에 대한 각종 독점 및 규제 해소 등 법률의 보완이 필요함

 ∙ Door-to-Door 서비스 대도시에 한정되거나 외부의 경우 그 비용이 비싸고, 많은 경우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소포(Parcel)을 Pickup해야 하므로, 

전자상거래의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

 ∙ 배송 시 파손, 분실 발생 시 실질적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임

 ∙ 마지막으로, 택배물의 배달 시 고객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지불할 수 있는 COD(Collect on 

Delivery) 서비스와, 현재는 Kazkom 등에서 기업 고객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에스크로

(Escrow)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기업과 개인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적/제도적 환경 

마련을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시장에 서비스 한다면,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됨

토론 4  Zhanna Abdilmanova 수석전문관(카자흐스탄 법무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1.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률의 실태

 카자흐스탄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 지난 수년간 전자상거래가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이 분야 입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입법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Miras Daulenov 

박사가 발제를 통해 언급했듯이 카자흐스탄 상거래 규제분야에 속하는 입법은 법률과 규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아래 내용의 발제를 추가하고자 한다.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상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규정은 모든 법률 중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상거래에 할애된 조항은 단 1개에 불과하다. 동 조항은 

전자상거래를 역내 통상의 별도 유형으로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유형의 특성은 검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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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행정 위반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은 정보자료 접근권의 위법한 제한(제84조)과 정보자료 

보호수단 악용에 관한 의무 위반(제497-1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위반(제497-2조), 

정보화에 관한 법률 위반(제497-3조)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 책임을 5-200개월로 환산되는 

벌금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이보다 훨씬 높다.

 한편 제497-2조와 제497-3조는 전자 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증기관에서 

부여하는 책임, 그리고, 재산 및 심리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개인과 법인에 관한 기밀 자료와 법적 

권리 및 자유에 대하여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및 신설 형법(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은 정보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있는 정보에 대한 위법한 접근(제205조), 정보의 불법 파기나 수정

(제206조), 불법 정보 추출(제208조), 데이터 전송에 대한 방해(제209조), 접근이 제한된 전자정보 

자료의 불법 확산(제211조).

 따라서 시민과 법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위법한 접근, 사용은 벌금과 자유의 제한, 구속의 형태로 형사적 

책임을 수반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는 국세법의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요컨대 전자상거래는 이미 입법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2.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규범적 법률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2010년 5월 4일자 

법률이 주축을 이룬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에 소비자 및 판매자의 권리,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공공 단체의 기능이 언급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 침해를 시정하는 명확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소비자 권리 보호 분야의 당국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신설법률 초안을 

입안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소비자 권리보호의 순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아울러 신설법률 초안에서는 소비자 권리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기구의 권한이 상세히 서술

된다. 현행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자격 및 이들의 보호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신설 법률은 이 같은 착오를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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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발제문에 기재되듯이 물품이 배송되기 이전과 배송 이후 14일 안에 언제든지 물품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제안도 법률 초안에 명기된다(제49조).

3.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도적 지원강화)

 신설된 법률 초안은 금년도에 의회에 상정되었다. 초안은 상거래활동 규제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법률 초안)

 법률 초안은 “전자상거래”나 “전자상거래 참여자”, “전자상거래 중개인”과 같은 용어를 도입하고 정보

제공과 같은 판매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 협정과 상거래활동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합이 

전체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애초 제안된 개정안은 법률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업계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전자 상거래 기업에 대한 과세 영향의 균등화

 미국과 같이 여러 국가에 세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세금 감면은 전자상거래의 양적 성장, 기타 

인접국과의 경쟁력 향상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카자흐스탄의 

부가가치세율이 크게 낮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 전자 송장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기관에 대한 전자송장은 회계적 필요로 인해 도입되었는데 업무절차를 복잡

하게 만든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후에는 실제 서명이 날인되는 송장뿐 아니라 기타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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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ALES)의 성과

1.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의 내실화

   작년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에 이어 올해 제2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공통 법제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교류의 장 마련

   연사 참가국 이외의 국가도 초청하여 각 국의 관련 회의주제에 관한 관심 환기 및 

법제교류 수요 발굴

2. 교류국의 법제수요를 반영한 교류협력

   제1회 회의의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협력방안 논의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수요를 반영한 관심 법제분야 

선정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심도 있는 논의

   법제도를 관장하는 국내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연구기관, 실무전문가 및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등 국내외 민ㆍ관의 공동 참여 유도

3. 법제한류의 실질적 성과 창출 유도

   이번 회의를 통해 IT 수출 관련 소관 부처 및 민간 기업을 외국 법제기관과 연결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법제 교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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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계획 

1. 회의를 바탕으로 한 성과 창출 노력 지속

   이번 회의에서 형성된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제분야 교류협력 수요 발굴 및 대상국의 법제도 수요에 

맞는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주요 참여기관과 핫라인 개설 및 교류협력 분야 심화

   대내외적으로 회의 성과의 지속적인 홍보 

2. 향후 회의 개최 방향

■ 회의 의제 선정

   법제수요 분석

     - 주요 교류국가 정부기관, 아시아법제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해외교류가 

많은 행정기관, 로펌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 각 국의 법제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활용

     -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중동 등을 대상으로 법제수요의 주기적 파악 및 교류계획에 

반영

   아시아 공통이슈 선정

     - 법제수요 분석결과와 우리와의 협력기반 마련 국가 등을 기반으로 아시아 공통

관심분야를 반영한 회의 의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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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운영 체계 

   국내외 법제기관 협력네트워크 긴밀화

     - 대법원, 법무부 등 행정기관, KOICA, KDI 등 연구기관과 법제교류분야 공유 

및 회의 개최 협조관계 유지

   민관 공동협력체계 확대 발전

     - 이번 회의는 민관 공동협력체계(전문기업-국내외 정부기관-국책연구기관 등)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였는바, 향후에도 민간 전문가그룹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필요

     - 회의성과를 기반으로 민관 공동협력체계의 확대 

 ■ 회의 성과의 공유 강화

   회의 성과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아시아 법제기관 및 국내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회의성과 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세부협력을 위한 후속조치 강화

     - 특히 아시아 법제기관 대상으로 세부 법제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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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보도자료

보도자료 www.moleg.go.kr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팀

배포일시
2014. 10. 28.(화)/

총 4장담당자 

팀장 문민혜
사무관 이유진
(02)2100-2714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유라시아와 나누다!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둘라트 바키셰프(Dulat 

Bakish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Bakhtier N. Ibragi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 대사를 비롯하여 주요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 교류를 

통하여 서로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

되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전문가가 함께 IT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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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세션은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제2세션은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법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나라 실무자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제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양국의 법제경험 및 법제발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법제처는 외국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의 60 ~ 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함께 배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한류(法制韓流)’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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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보도자료

보도자료 www.moleg.go.kr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팀

배포일시
2014. 10. 30.(목)/

총 10장(붙임 포함)담당자 

팀장 문민혜
사무관 이유진
(02)2100-2714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의 IT법제 발전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가 2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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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카자흐스탄 인문 ․ 법률 대학,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입법조사연구소,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등 유라시아 주요 법제 관련 기관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주한 캄보디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및 동티모르 대리 대사 등 주요 

외교사절도 참석하여 법제교류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에 

대한 건설적인 발전방향이 도출되고,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가 앞으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위한 새로운 실크로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조연설을 맡은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김경섭 부원장 대독)과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는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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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한국과 우즈

베키스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관련 소비자 

법제’를 주제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유라시아 진출 

IT 기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법제 기관과 연구 기관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실무자가 참석하여 개별 법제 발전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편, 법제처는 오늘 회의에서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 법제’ 책자를 함께 배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아시아 국가

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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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올해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카자흐스탄 

법무부와의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물로서, 

   법제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네트워크 확대와 대한민국 

법제경험 공유를 통한 ‘법제한류(法制韓流)’ 전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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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언론 보도내용

 가. 방송사 보도

  ∙ KBS 7시 뉴스(10. 29.)

법제처는 오늘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열고 한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이브라

기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 대사를 비롯해 법제교류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전자정부 구축과 전자 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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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V 뉴스(10. 29.)

과거 동서교역의 통로였던 실크로드처럼 선진화된 법제도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제교류의 실크로드가 마련

됐습니다.

각국 법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IT최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관련 법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IT법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시아 지역 법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IT법제에 대한 공유의 장이 

열렸습니다.

“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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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따라 다각적인 변화를 추구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국가 행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전자정부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즈베키스탄도 우리의 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바탕으로 일상 깊숙이 자리한 전자상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서명법 등의 법제에서도 우리나라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사회주의 공화국일 당시 만들어진 법제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우리의 법제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 개정에 나서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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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V 뉴스(10. 30.)

KTV 생방송 국민행복시대입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은 후속조치가 각 분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국이었던 중앙아시아와의 정보통신기술 교류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제 열렸던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에서 주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아시아와 나누고,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ALES)’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전문가가 함께 IT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4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별첨 _ 보도자료  123

 나. 지면 보도

  ∙ 서울경제(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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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호일보(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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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터넷 매체 보도

  ∙ 뉴시스(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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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10. 28.)


